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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주요 내용

2023년 개정세법 심의결과 및 주요 내용

2024년 글로벌 경제여건 전망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주요 내용

글. 김경호 예산분석실장

국회는 2023년 12월 21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정부 예산안의 재정총량 측면의 변화, 주요 수정 내역 등 국회 

심의의 주요 내용과 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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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2023년 9월 1일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민자

사업(BTL) 한도액안(이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24일까

지 상임위원회(정보위원회 포함) 예비 심사를 실시하고, 11월 3일부터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의 종합심사를 실시했으나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이후 12월 1

일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으며 그동안의 예결위 심사 내용 및 여·야 협의 결

과를 바탕으로 12월 21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하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재정총량 변동 및 주요 수정 내역 등 국회 심

의 결과의 주요 내용과 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재정총량

국회 심의 결과, 2024년도 총수입은 예산안(612조 850억원) 대비 1,297억원 순증

(3,412억원 증액, 2,115억원 감액)된 612조 2,147억원으로 확정됐고, 2024년도 총지

출은 예산안(656조 8,514억원) 대비 2,332억원 순감(4조 4,822억원 증액, 4조 7,154

억원 감액)된 656조 6,182억원으로 확정됐다. 

들어가며

국회 심의 

주요 내용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결과그림 1

주  상임위 예비심사는 정보위원회 심사 포함

2023.12.1
본회의  

자동부의

2023.11.1~11.24
상임위  

예비심사

2023.11.3~11.24
예결위 

종합심사

2023.12.21
본회의 의결

2023.9.1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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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예산안
조정

수정안
증액 감액 증감

총수입

예산 3,952,815 3,256 △971 2,284 3,955,099

기금 2,168,035 157 △1,144 △987 2,167,048

합계 6,120,850 3,412 △2,115 1,297 6,122,147

총지출

예산 4,386,622 35,013 △39,028 △4,015 4,382,607

기금 2,181,893 9,809 △8,126 1,683 2,183,576

합계 6,568,514 44,822 △47,154 △2,332 6,566,182

자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조정 규모(총수입·총지출 기준) (단위: 억원)표 1

구분
2023
예산
(A)

2024 증감

예산안
(B)

확정예산
(C)

국회증감
(C-B)

전년 대비
(C-A)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13.1
(△0.6)

△44.8
(△1.9)

△44.4
(△1.9)

0.4
(0.0)

△31.3
(△1.3)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58.2
(△2.6)

△92.0
(△3.9)

△91.6
(△3.9)

0.4
(0.0)

△33.4
(△1.3)

국가채무(D1)
(GDP 대비)

1,134.4
(50.4)

1,196.2
(51.0)

1,195.8
(51.0)

△0.4
(0.0)

61.4
(0.6)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3.12.21.)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변동 (단위: 조원, %, %p)표 2

2024년도 통합재정수지는 예산안 기준 44.8조원 적자에서 0.4조원 개선(총수입 

1,297억원 순증, 총지출 2,332억원 순감)된 44.4조원 적자로 전망된다. 통합재정수

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1)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예산안 대비 0.4조원 개선된 

91.6조원 적자로 예상된다. 

2024년도 국가채무 전망은 1,195.8조원으로 GDP 대비 51.0% 규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당초 정부 예산안에 따른 국가채무 1,196.2조원 대비 0.4조원 축소된 것이다.

1)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지를 의미함

총수입 612.2조원, 

총지출 656.6조원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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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23 
예산(A)

2024 증감

예산안(B) 확정예산(C)
국회증감
(C-B)

전년 대비
(C-A)

총지출 638.7 656.9 656.6 △0.3 17.9 

보건·복지·고용 226.0 242.9 242.9 - 16.9

교육 96.3 89.7 89.8 0.1 △6.5

문화·체육·관광 8.6 8.7 8.7 - 0.1

환경 12.2 12.6 12.5 △0.1 0.3

R&D 31.1 25.9 26.5 0.6 △4.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6.0 27.3 28.0 0.7 2.0

SOC 25.0 26.1 26.4 0.3 1.4

농림·수산·식품 24.4 25.4 25.4 - 1.0

국방 57.0 59.6 59.4 △0.2 2.4

외교·통일 6.4 7.7 7.5 △0.2 1.1

공공질서·안전 22.9 24.3 24.4 0.1 1.5

일반·지방행정 112.2 111.3 110.5 △0.8 △1.7

주  1. �12대 분야 중 R&D 분야와 타 분야의 R&D 예산이 중복 계상되며, 12대 분야 중 국방 분야는 총지출이 아닌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일반회계 총계로 산출됨에 따라 12대 분야의 단순합계와 총지출의 수치가 상이함

     2. �반올림에 따른 단수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실제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3.12.21.)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예산안 12대 분야별 국회 심의 결과 (단위: 조원)표 3

12대 분야별 예산 증감

2024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 교육,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공공질서·안전 

분야가 심의 과정에서 증액됐고, 환경, 국방, 외교·통일, 일반·지방행정 분야가 감액됐

다. 정부안 대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증가폭(+0.7조원)이 가장 컸고, 일반·

지방행정 분야의 감소폭(△0.8조원)이 가장 컸다. 전년 대비 분야별 증감규모를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가장 크게 증가(+16.9조원)했고, 교육 분야가 가장 크게 감소

(△6.5조원)했다. 

주요 증감 내역

2024년도 예산안 심의·의결 결과 정부안 대비 총지출 4조 7,154억원이 감액 조정됐

다. 주요 감액내역을 보면, 기획재정부 소관 예비비는 코로나19 대응 정책 변화, 각 

부처의 재해대책비 예산 증액 등에 따라 예비적 지출 소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심의 과정에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교육, R&D 분야 등 

증액, 외교·통일, 

일반·지방행정 분야 등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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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억원이 감액됐고,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은 교원 인공지능(AI) 교수학습 역량 강

화 등을 위한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신설로 특별교부금 비율이 3년간 한시적

으로 상향(3%→3.8%)됨에 따라 5,456억원이 감액됐다. 또한, 금융위원회 소관 한국

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 및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청년도약계좌) 사업은 추진 실적 및 향후 실집행 전망 등을 고려해 각각 4,300억원, 

1,318억원이 감액됐으며, 외교부의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 사업은 추진속

도를 감안, 이연납입 방식을 고려해 996억원이 감액됐다. 

다음으로, 증액 조정의 경우 정부안 대비 총지출 기준 4조 4,822억원이 증액됐다. 

주요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교원 인공지능(AI) 교수학습 역량 강화 등을 위한 디지

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신설로 5,333억원이 신규 반영됐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부처명
세부 

사업명
회계·

기금명
2024 
예산안

심의 결과
2024 

확정예산 감액 사유예비심사 
증감

본회의 
증감

기획
재정부

예비비 일반회계 50,000 - △8,000 42,000
예비적 재원 소요 감소 
등을 고려해 목적예비비 
8,000억원 감액

교육부 보통교부금 일반회계 668,841 - △5,456 663,385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신설 및 
내국세 조정에 따른 감액

금융
위원회

한국자산
관리공사 출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일반회계 7,600 - △4,300 3,300
채권매입 실적 및 
매입자금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한 감액

금융
위원회

서민금융
진흥원 
출연

(청년도약
계좌)

일반회계 5,000 - △1,318 3,682

청년도약계좌의 
신규가입자 추이 
및 청년희망적금 
만기도래자의 연계율과 
콜센터 인력 및 근무지 
구축에 따른 실제 예산 
소요 등을 고려한 감액

외교부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ODA)

일반회계 4,012 - △996 3,016

일부 국제기구에 대해서 
집행상황을 점검해 ’24년
과 ’25년에 이연납입할 
계획으로 감액

자료  �상임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 주요 감액사업 (단위: 억원)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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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3,000억원이 신규 반영됐으며, 소

상공인·자영업자 안전망 강화를 위해 비은행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 사

업에도 3,00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한편, 새만금 입주기업 경영활동 및 민간투자 

유치 지원을 위해 새만금신항 예산 1,190억원 및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예산 

1,133억원이 증액됐고, R&D 분야 예산 감액에 따른 계속 과제 중단 및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교육부의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 및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의 개인기초연구(R&D) 사업에 각각 1,189억원, 619억원이 증액됐다.

부처명 세부 
사업명

회계· 
기금명

2024 
예산안

심의 결과
2024 

확정예산 증액 사유예비심사 
증감

본회의 
증감

교육부
디지털

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일반회계 - - 5,333 5,333
교원 인공지능(AI) 
교수학습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신규 반영

행정
안전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 7,000 3,000 3,000

소상공인 지원 및 
소비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중소
벤처

기업부

비은행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

중소벤처
기업창업
및 진흥 
기금

- - 3,000 3,000
소상공인·자영업자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신설 
사업 필요

해양
수산부

새만금신항
교통시설
특별회계

438 1,190 1,190 1,628
새만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국토
교통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교통시설
특별회계

334 857 1,133 1,467
새만금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25년 준공 
개통을 위한 공사비 증액

2024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결과 주요 증액사업 (단위: 억원)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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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세부 
사업명

회계· 
기금명

2024 
예산안

심의 결과
2024 

확정예산 증액 사유예비심사 
증감

본회의 
증감

교육부

이공학학술
연구기반

구축
(R&D)

고등·
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3,927 1,300 1,189 5,116

당초 정부안에서 
삭감됐던 계속 과제 
단가를 일부 회복시키고, 
포닥성장형 및 
연구장려금의 신규 
반영을 위해 증액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개인기초
연구

(R&D)
일반회계 16,363 - 619 16,982

계속 과제 지원단가 감액 
과다로 원활한 연구 
수행이 어려울 우려가 
있다는 연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원단가 
상향 조정 및 수월성 
소규모 지원 분야 신설

자료 �상임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부대의견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재정정책 및 사업예산 집행과 관련된 의지를 표명

하는 별도의 수단으로서 부대의견을 관례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주로 정부에 대해 제

도 개선 또는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거나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집행 

범위·내용을 설정 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이며, 2024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 총 53건의 부대의견이 채택됐다. 

부대의견 53건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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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부대의견

7
정부는 글로벌 R&D 예산을 집행하는 해외 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규정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10
정부는 세수 부족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시 지방재정과 민생예산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집행상 애로 요인 발생 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12
정부는 현재 수요가 제기된 5G 주파수에 관해 조속히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회복한다.

22
기획재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원화재원을 활용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을 조기 상환함에 
있어 환율의 높은 변동성,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기 상환의 규모·시기를 
결정한다.

주  “연번”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부대의견 순서를 의미함
자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수정안」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 주요 부대의견표 6

2024년도 예산안 의결 결과, 총수입 증가 및 총지출 감소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및 국

가채무가 정부 예산안보다 0.4조원 개선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이 소폭 

개선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관리재정수지가 2008년 결산 이후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통합재

정수지도 2019년부터 적자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4년도 총지출 증가율

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억제하였음에도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33.4조원 악화, 국

가채무는 61.4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

한 재정운용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세수여건 악화로 인해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세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의 감소로 재정여력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

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예산 집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 대한민국 재정(5월 발간 예정)」을 통해 2024년도 예산 및 

재정체계 제도 전반을 분석·소개할 예정이며, 결산 및 예산안 분석시리즈 등을 통해 

향후에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원활하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

문성·객관성을 바탕으로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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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정세법 심의결과 및 

주요 내용 

글. 신항진 추계세제분석실장

2023년 국회의 세법심사는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과 의원안 등 �

총 569건의 안건을 대상으로 했으며, 최종적으로 국세 관련 법률 �

14건(2023년 12월 21일)과 지방세 관련 법률 5건(2023년 12월 20일)이 �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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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과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

정됐다. 2023년 국회 세법심사는 11월에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

사로 시작해 약 한 달에 걸쳐 569건의 안건이 심도 있게 논의됐으며, 제411회 국

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세 관련 세법 14건(2023.12.21.)과 지방세 관련 세법 5건

(2023.12.20.)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2023년 개정세법은 2022년에 비해 기존의 조세정책 기조하에 소폭의 개정 및 

소폭의 감세 기조를 유지했다는 특징이 있다. 작년 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안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원 신설, 자녀장려금 확

대, 자녀세액공제 확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영상 콘텐츠 세

액공제율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맥주·탁주 주세율에 대한 물가연동

제 폐지, 2024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신설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국회

에서 의결된 2023년 개정세법의 심의 경과, 주요 개정 내용 및 개정세법의 세수 효과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023년 제410회 국회(정기회)에서 심의된 국세 관련 세법은 총 21개이고, 심의대상 법

률안은 총 335건이다. 이는 9월 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16

건과 의원 발의 법률안 319건을 합한 것이다. 이들 법률안에 대해서는 정기회 기간 

동안 소관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총 8차례에 걸쳐 심사가 이뤄

졌으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2023.11.30.)에서 원안가결 3건, 수정가결 2건, 대안

가결 10건 등 총 15건의 국세관련 법률안이 의결됐다. 이 중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으로 지정된 법률안 14건1)은 심사기간(2023.11.30.)이 도과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됨

(2023.12.1.)2)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3)

한편, 지방세 관련 세법은 총 5개이고 정부 제출 개정안 6건과 의원발의 법률안 228

건을 합한 총 234건이 2023년 정기회에서 심의됐다. 지방세 관련 법률안도 정기회 기

간 동안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4차례에 걸쳐 심사

가 이뤄졌으며, 전체회의(2023.12.8.)에서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1건, 대안가결 3건 

등 총 5건의 지방세 관련 법률안이 의결됐다. 다만,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법제사법위

원회의 심사는 2023년 12월 19일에 이뤄졌다.

1) �정부안(원안) 3건, 정부안(수정안) 1건, 위원회 대안 10건으로 총 14건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4835)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됐으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음에 따라 제외한다.

2)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등)
3)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지 않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은 2024년 1월 25일 수정가결 

됐다. 

심사 경과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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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2023년 국세 관련 세법개정안 14건과 지방세 관련 세법개

정안 5건은 여·야간 예산안 관련 쟁점 합의 후 지방세관련 세법은 제411회 국회(임

시회) 제1차 본회의(2023.12.20.)에서 심의·의결됐고, 국세관련 세법은 제2차 본회의

(2023.12.21.)에서 심의·의결됐다.

2023년 개정세법 가운데 각 세제별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세제

첫째, 자녀장려금제도는 신청 요건 중 하나인 소득요건을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처

음으로 총소득기준금액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해 대상자

를 확대하고,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이 

이뤄졌다.

둘째, 자녀세액공제는 적용 대상자를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

에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로 확대하고, 자녀세액공

제금액을 둘째 자녀에 대해 5만원 인상함에 따라 자녀 출생 순서에 따른 세액공제 금

액이 현행 첫째/둘째/셋째 자녀를 기준으로 각각 15/15/30만원에서 15/20/30만원으로 

확대되는 개정이 이뤄졌다.

자녀 출생 순서 현행(2023년) 개정

첫째 15만원 15만원

둘째 15만원 20만원

셋째 30만원 30만원

자녀 출생 순서에 따른 자녀세액공제금액 개정 주요 내용표 2   

자녀장려세제 신청요건 및 지급액 관련 개정 주요 내용표 1

구 분 현행(2023년) 개정

소득요건 총소득기준금액1) 4,000만원 미만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원 미만

재산요건 2.4억원 미만2) (좌동)

지급액3) 자녀 1인당 50~80만원 자녀 1인당 50~100만원
주 1)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의 합계액)

2) 가구원 재산 합계액 기준
3) �홑벌이가구는 소득(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 시, 맞벌이가구는 소득 2,500만원 미만 시  

최대 지급액(현행 80만원, 개정 100만원) 지급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3

주요 개정 내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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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근로자(종교인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

향하는 개정이 이뤄졌다.

넷째, 연금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해, 사적연금 수령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3~5%의 저세

율로 분리과세 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를 적용한 분리과세 또는 종

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이 이뤄졌다. 

다섯째, 월세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소득요건을 근로자는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성실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1,000만

원 상향하고, 공제한도를 현행 연간 월세지출액의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하는 개정이 이뤄졌다.

월세세액공제 확대 관련 개정 주요 내용표 3

구분 현행(2023년) 개정

소득요건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총급여 8,000만원 

(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공제한도 연간 월세지출액의 750만원까지 연간 월세지출액의 1,000만원까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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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제

첫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2017년 도입되어 공제대상과 제작비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왔으며, 이번에는 기본공제율을 종전 3~10%에서 5~15%

로 2~5%p 확대 상향하고, 국내 제작비 비중이 높은 영상콘텐츠 등은 10~15%의 추

가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이뤄졌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문화산업전

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3%)도 신설됐다.

표 4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관련 개정 주요 내용 � (단위: %)

구분 현행(2023년) 개정

세액  
공제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3

기본공제 추가공제

대기업 3

없음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기본공제(A) 추가공제 신설(B) 최대(A+B)

대기업 5 10 15

중견기업 10 10 20

중소기업 15 15 30

둘째,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우대공제율 적용대상 분야에 신규 추가된 바이오의약

품 분야가 2023년 8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됐으나,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범위를 

법률로써 규정하기로 한 현행 법률(2023년 4월 개정)의 입법 취지에 맞춰 법률로 바

이오의약품 분야를 명시하도록 개정이 이뤄졌다. 4)

셋째,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2013년 일몰 종료됐으나 최근 원료광

물 자원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글로벌 자원확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투자·출자분에 대한 세액공제(3%)를 2024년부터 

재도입하도록 개정이 이뤄졌다. 

넷째,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완전 복귀 또는 수도권 밖으로 부분 복귀) 시 소

득·법인세 감면 기간 및 폭을 현행 “5년간 100%+2년간 50%”에서 “7년간 100%+3년간 

50%”로 확대했으며, 국외 사업장과 국내 복귀 사업장 간 업종요건을 현행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동일’ 기준에서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개정이 이뤄졌다.

4) �이에 대해 추후 불가피하게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의 분야를 추가할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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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세제지원 확대 관련 개정 주요 내용표 5

구분 현행(2023년) 개정

세액감면 확대1)
소득·법인세액 

5년 100%+2년 50% 감면
소득·법인세액 

7년 100%+3년 50% 감면

업종요건 완화
국외 사업장과 국내 복귀 사업장 간  

업종 세분류 동일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 시에도 인정

주 1) 완전복귀 또는 수도권외 부분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3

다섯째, 2023년 7월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후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5년 100%+2년 50%)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에 대한 수도권 소재 종전 부동산 처분 시 양도차익 과세이

연 등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를 도입하는 개정이 이뤄졌다. 

자산세제

첫째, 혼인 및 자녀 출산 시 부모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원을 한도로 공제하도록 개정이 이뤄졌다. 당초 정부안은 혼인 장려를 위해 결혼

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세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혼인에 대해서만 공제하

도록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자녀 출산 시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수정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표 6

구분 현행(2023년) 개정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 (증여자) 직계존속
- (공제한도) 1억원
- (공제선택) 혼인 시, 자녀 출산 시, 혼인 및 자녀 출산 시 등 공제 선택 가능 
- (증여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출생일부터 2년 이내 
- �(반환특례) 혼인·출산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출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3

둘째, 가업승계 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적용되는 증

여세 과세특례인 저율(10%)과세의 경우, 적용 구간을 현행 과세표준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확대하도록 개정이 이뤄졌다. 또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

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는 개정도 함께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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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제

첫째, 맥주·탁주에 대한 세율은 소비자물가지수에 일정 비율(CPI 증감률의 70~130%)

을 연동해 변경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는 대신 2023년의 세율인 맥주 885.7원, 탁주 

44.4원을 기본세율로 해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 방

식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둘째, 2024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 특례를 신설해 2024년에 신용

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2023년 사용금액의 105% 이상 증가한 사용금액에 대해 

10%의 소득공제(한도 100만원 추가)를 적용하도록 개정이 이뤄졌다.

셋째,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

세 면제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변경해 조

기 종료하고, 택시운송사업용(개인택시 및 일반택시 포함)으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

는 자동차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아니라 2025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적용하도록 개정이 이뤄졌다. 

지방세

첫째,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와 거

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12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하는 개정이 이뤄졌다.

둘째,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를 감면하는 규정

이 신설됐으며, 조례로 지방자치단체별 취득세 감면율 및 재산세 감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이 이뤄졌다. 또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해서도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이 신설됐으며, 조례로 지방자치단체별 취득세 감면율을 조

정할 수 있도록 개정이 이뤄졌다.

맥주 등 주세 종량세율에 대한 물가 연동 폐지 관련 개정 주요 내용표 7

구분 현행(2023년) 개정

대상 종량세 적용 맥주·탁주 (좌동)

조정주기 매년 조정 비정기적 조정

세율구조
맥주 885.7원/ℓ, 탁주 44.4원/ℓ

(시행령으로 규정, 2023.4.1.~2024.3.31. 적용)

기본세율*
*기존 시행령으로 규정 중인 맥주·탁주 세율을 법률로 상향입법 

(맥주 885.7원/ℓ, 탁주 44.4원/ℓ)

세율
조정방식

직전 연도 세율×(1+직전 연도 가격 변동 지수*)
*직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30% 범위 내에서 결정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필요 시 탄력세율 조정 가능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3

2120특  집 2023년 개정세법 심의결과 및 주요 내용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5년간(2024~2028년) 4조 8,587

억원(연평균 ‒9,717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득세의 경우 자녀장려

금 대상·지급액 확대(‒2조 6,971억원), 자녀세액공제 대상·지급액 확대(‒3,885억원), 

월세세액공제 소득기준·공제한도 상향(‒2,221억원) 등으로 3조 7,482억원의 세수감

소가 예상되며, 법인세는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분야 추가(‒5,293억원), 수입

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확대(+5,285억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

제 확대(‒412억원) 등으로 1,008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부가가치

세는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4,012억원) 등으로 6,102억원의 세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2023년 개정세법은 2023년 12월 31일 공포해 2024년 1월 1일 시행됐다.5) 이번 개정

세법은 혼인 및 출산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신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자녀세액공제 금액 인상,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등 혼인·출산·양육

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의 개정이 다수 있었다. 법인에 대해서는 투자 및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 분야 확대, 영상콘텐

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지원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등의 개정이 이뤄졌다. 이러한 세법개정이 경제의 불

확실성 및 인구 등 구조적 위기 상황에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 효과

나가며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 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2024~2028년 (단위: 억원)표 8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누적

누적법 -10,762 -10,064 -9,377 -9,214 -9,170 -9,717 -48,587

소득세 -9,282 -8,369 -7,179 -6,578 -6,074 -7,496 -37,482

법인세 -503 -9 -79 -162 -254 -202 -1,008

부가가치세 -656 -1,097 -1,326 -1,445 -1,578 -1,220 -6,102

기타1) -320 -589 -794 -1,029 -1,264 -799 -3,995

주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5년→15년)’는 2028~2039년 기간에 대한 세수 변화분을 포함
1. �누적법은 기준연도 대비 연도별 세수변화를 추계한 것이며, 순액법은 각 연도에 전년 대비 증가한 세수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두 방식 모두 단순 일몰연장 법안은 세수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2. 세수 효과는 개정세법을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추계한 결과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3

5) �개별 조문별로는 시행 시기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택시운송사업용(개인택시 및 일반택시 포함)으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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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글로벌 경제여건 전망 

글. 진익 경제분석국장

2024년 세계 경제는 교역량이 회복되며 대외수요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하겠으나 중국의 부동산 경기 부진, 지정학적 불안 확대, 주요국 선거 

결과에 따른 지경학적 분열 심화 가능성 등이 주요 위험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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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출현한 지 4년이 지나가고 있다. 팬데믹 충격이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

은 단기적인 경기변동과 중장기적인 경제구조 변화 측면에서 모두 지대하다. 코로나

19 충격 이후 세계 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백신 접종 확대와 대

규모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2021년에는 최초의 충격에서 강하게 반등했다. 최근까

지 세계 경제의 회복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2023년 하반기 이후 경기 활력은 눈에 띄

게 저하되고 있다. 이는 팬데믹의 장기적 영향이 구체화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

레이션에 대응한 강력한 통화긴축 등으로 소비와 투자를 중심으로 민간의 경제활동

이 위축되고 있는데 기인한다.

2024년 세계 경제는 위축된 세계 교역량이 늘며 대외수요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본문에서는 최근 발표된 IMF와 OECD, 세계은행 등 국제

기구의 전망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2024년 세계 경제 여건과 위험 요인을 주요 거

시지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바람직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2024년 세계 경제는 전년에 이어 회복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성장세가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 IMF는 2024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2.9%로 전년(3.0% 전망)에 비해 0.1%p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선진국은 미국의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유로지역의 예상보다 약한 성장세로 인해 전년(1.5%)에 비해 소폭 둔화되어 1.4% 성

장할 전망이다. 신흥국은 4.0%로 전년과 같은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발표

된 IMF(2023.10.), OECD(2023.11.), 세계은행(2024.1.) 전망치의 단순 평균은 2023

년 2.8%, 2024년 2.7%이다.

들어가며

2024년 

세계 경제전망 

주  2023년 이후(음영 표시)는 IMF 전망치
자료  IMF(2023.10.), OECD(2023.11.), World Bank(2024.1.) 세계 경제전망 

세계 경제성장률 (단위: %)그림 1 선진국과 신흥국 성장률 (전년 대비, %)그림 2

10

8

6

4

2

0

-2

-4

-6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2024

세계 선진국 신흥국

4

3

2

1
2022 2023 2024

IMF('23.10.) 세계은행('24.1.) OECD('23.11.)

3.5

3.1
3.3

3.0

2.6
2.9 2.9

2.4
2.7

2322



세계 경제는 아직 코로나19 이전에 예상했던 성장 추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00~2019년 연평균 성장률 3.8%를 큰 폭으로 밑도는 성장

세이며, 팬데믹 이전 5년(2015~2019년) 평균 성장률 3.4%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이다. IMF는 2023년 세계 실질 GDP가 팬데믹 이전(2020년 1월)에 예측한 동기간의 

성장경로에 비해 중국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3.4%(신흥국 4.9%, 중국 4.2%) 감소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난 대

홍수, 폭염, 산불 등의 기상이변은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저소득 국가들의 극

빈층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1)

선진국 경제는 미국은 2023년 중 고용시장 호조세, 견실한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24년에는 미연준의 통화

긴축 기조 지속 효과, 팬데믹 기간 축적된 초과저축 소진 등으로 전년에 비해 회복세

가 둔화될 전망이다. 유로지역은 독일 경제가 2023년의 중국 등 해외수요 부진에 따

른 관련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며 전년보다 회복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영국은 높은 인

플레이션 압력과 통화긴축,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지난해

에 이어 낮은 성장세가 예상된다. 일본은 2023년 중 완화적인 경제정책, 관광업 호조, 

2022 2023 2024

세계 경제성장률 3.5 3.0 2.9

선진국 2.6 1.5 1.4

미국 2.1 2.1 1.5

유로지역 3.3 0.7 1.2

독일 1.8 -0.5 0.9

영국 4.1 0.5 0.6

일본  1.0 2.0 1.0

신흥국    4.1 4.0 4.0

중국 3.0 5.0 4.2

인도 7.2 6.3 6.3

러시아 -2.1 2.2 1.1

브라질 2.9 3.1 1.5

중동·중앙아시아 5.6 2.0 3.4

주  2023년과 2024년은 전망치 
자료  IMF, WEO(2023.10.) Database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IMF, 2023년 10월 기준) (단위: %)표 1

2024년 세계 경제는 

대외수요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전년보다  

소폭 둔화된 성장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1) �세계의 극빈층은 팬데믹 이전에 비해 2022년 기준 7,500~9,500만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Mahler, et al(2022), 
“Pandemic, Prices, and Poverty,” Data Blog(World Bank), April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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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출 증가 등으로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했으나 2024년에는 팬데믹 

이전 성장 추세로 회귀할 전망이다. 

신흥국 경제는 전년과 같은 회복세가 예상되나 지역별로 성장의 불균형이 두드러

지게 나타날 전망이다.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에서는 성장세가 눈에 띄게 둔화되

는 반면 인도, 중동 및 중앙아시아 등에서는 견실한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중국

은 수출 개선세가 미진한 가운데 부동산 경기 부진 지속과 관련 고정투자 위축 등으

로 2024년에는 5%를 밑도는 성장이 예상된다. 브라질 경제는 원자재가격 상승과 경

기부양책 등의 영향으로 2023년에는 예상을 웃도는 성장이 예상되나 2024년에는 회

복세가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예상보다 양호한 소비 증가세에 힘

입어 2024년에도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중동 및 중앙아시아 지역은 사

우디아라비아의 성장률이 감산의 영향으로 2022년 8.7%에서 2023년 0.8%로 가파르

게 하락했으나 2024년에는 비석유생산 부문에서 관련 투자가 늘며2) 성장률을 견인

할 전망이다.  

세계 교역량은 2023년의 부진에서 벗어나 팬데믹 이전 수준의 증가세3)를 회복할 

전망이다. 2023년에는 국내 서비스 위주의 수요 확대와 강달러로 인한 달러 표시 상

품수요 위축, 무역 장벽 증가4) 등의 영향으로 세계 교역량 증가율이 2022년 5.1%에

2)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석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네옴시티, 로신, 홍해프로젝트, 다리야 등 14개 기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약 
1조 2,500억 달러가 투자되는 부동산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3) 2015~2019년 중 세계 교역량은 연평균 3.2% 증가했다. 
4) �IMF의 추산에 따르면 2022년 주요국에서는 3,000여 개에 달하는 새로운 무역 규제 조치들이 부과됐고, 이는 2019년 1,000개 

이하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수출(상품+서비스) 전망 (전년 대비,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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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23년 이후(음영표시)는 IMF 전망치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3.10.)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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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0.9%로 크게 위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24년에는 선진국의 수입물량 증

가와 신흥국의 수출물량 회복에 힘입어 세계 교역량이 3.5% 증가할 전망이다. 선진

국의 상품과 서비스 수입물량 증가율은 2023년 0.1%에서 2024년 3.0%로 상승하

고 브라질, 인도 등을 중심으로 신흥국의 수출물량은 2023년 0.1% 감소에서 2024

년 4.2% 증가로 전환될 전망이다. 중국의 수출물량은 2023년 1.8% 감소에서 2024년 

1.1% 증가로 전환될 전망이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완만하게 하락할 전망이다. 인플레이션 압력의 지

속 여부는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좌우하는 요인이다. 세계 소비

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8.7%, 2023년 6.9%에서 2024년 5.8%로 하락할 전망이며, 

2025년에도 인플레이션 목표치(2%)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는 IMF의 이전 전망

주  2023년 이후(음영표시)는 IMF 전망치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3.10.) Database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전년 대비,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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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7.)보다 2023년과 2024년 각각 0.1%p, 0.6%p 상향 조정된 것이다. 선진국 인

플레이션 압력은 효과적인 통화정책, 환율 등의 영향으로 2023년에는 빠르게 진정되

는 양상(2022년 7.3%→2023년 4.7%)을 보였으며, 2024년에는 3.0%로 보다 완만하

게 물가안정 목표 수준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흥국의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은 

선진국에 비해 더딜 것으로 보인다. 신흥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9.8%에

서 2023년 8.5%, 2024년 7.8%로 완만하게 하락하고, 저소득 국가는 대부분의 경우 

두 자릿수 물가상승률이 2024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유가는 2023년에는 전년(배럴

당 96.4달러) 대비 16.5%(배럴당 80.5달러) 하락했으나 2024년에는 배럴당 79.9달러 

수준(전년 대비 ‒0.7%)을 유지할 전망이다. 식료품과 광물 원자재는 2023년 각각 전

년 대비 6.3%, 4.7% 하락했고 2024년에는 1.9%, 7.1% 하락할 전망이다. 2024년 세

계 경제의 회복세가 전년보다 소폭 둔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원유, 식료

품 원자재, 광물 원자재 등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핵심 자원 전략 무기화 등과 맞물려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세계 경제의 흐름은 성장의 하방 위험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23년 들

어 국제 금융시장 불안 요인5)과 인플레이션 상승 등에 대한 우려가 줄고, 미국 등 일

부 선진국에서 예상보다 견실한 회복세를 보이며 성장의 하방 위험도 다소 완화됐다. 

이에 따라 디스인플레이션과 경기 연착륙에 기대가 점차 커지고 있으나 경기침체와 

전망의 위험 요인

자료  CEIC

중국의 고정자산투자 (동년누적치, 전년동월대비,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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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기준선=50)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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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3년 상반기에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 붕괴, 스위스의 크레딧스위스 파산 위기 등으로 글로벌 금융불안이 
확대됐으나, 미연준의 신속한 대응과 UBS의 크레딧스위스 인수 등으로 빠르게 진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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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첫 번째 위험 요인은 중국의 부동산 경기 부진 등에 따른 내수 부진 심화 가능성

과 이에 따른 글로벌 원자재 수요 둔화와 원자재 수출국으로의 부정적 파급효과이

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자산관리 금융부문으로 전이될 경우6) 중국의 고정투자 관련 

내수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신흥국의 환율 불안과 자본유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제조업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경우 최근 회

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중국의 서비스업 경기가 빠르게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다음으로는 기상이변, 지정학적 불안 요인, 핵심 원자재와 전략 물품 등을 둘러싼 

공급망 블럭화 심화 등으로 식량, 광물, 에너지 등의 원자재가격이 상승해 인플레이

션 상승 압력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다. 2023년 7월 이후 시작된 엘니뇨 현상으로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해 식음료 관련 원자재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커

지고 있다.7)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동 사태 격화 등의 지정학적 불안 요인으로 

식량과 비료 등의 원자재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더해 미·중 간 기술패

권 경쟁과 희토류, 반도체 등 일부 전략품목을 둘러싼 공급망 블록화가 가속화되며 

공급망 차질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높아지고 통화

긴축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국제금리 상승과 미 달러화 강세 등으로 세계 경기가 일

시에 가파른 침체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 

주  1) 2023년 11월 기준 전망(3개월 이동평균값)
자료  CPC Probabilistic ENSO Outlook

엘니뇨 발생확률 (단위: %)그림 9 국제 원자재가격 추이 (전년 대비, %)그림 10

라니냐 엘니뇨중립*�Nino 3, 4 해역의 +0.5/-0.5°C 기준의 이탈 
가능성을 3개월치 평균한 확률로 전체 합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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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3년 8월 부동산 개발 기업인 비구이위안이 채무불이행 선언했고, 최근에는 중국 최대 민영 자산관리 금융회사인 
중즈그룹이 파산절차에 들어갔다. 중국 시장조사기관 윈드(WIND)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채권 
규모는 2,674억 위안으로 전체 부동산 채권의 26.8%에 달한다. 당국의 규제와 감독에서 벗어난 비제도권 금융기업의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System)’발 위험 요인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7) 「NABO 경제동향(제40호)」, ‘[BOX2] 기후변화와 원자재가격 변동성’(45쪽) 참조

중국의 부동산 경기 

부진, 기후이변과 

지정학적 불안 확대, 

주요국 선거 결과 영향 

등이 주요 하방 위험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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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선거 내용 

1월 대만 총통 선거, 핀란드 대선

2월 인도네시아 대선 및 총선, 파키스탄 총선

3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선, 이란 총선

4월 한국, 인도 총선

5월 영국 총선(예상)

6월 유럽의회 선거, 멕시코 대선, 벨기에 총선

9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11월 미국 대선 

2024년 세계의 주요 선거 일정 표 2

8)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현황과 정책금리 수준에 따라 시장의 실질금리와 중립 금리(경제의 균형 실질금리)의 차이(이자율갭)를 
둘러싼 추정의 불확실성과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9) �통화정책과 궤를 같이해 각국의 재정 상황에 따라 재정지출 확대와 수요진작의 필요성 여부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주요국의 선거 결과가 세계 경제에 미칠 지경학적(Geoeconomic) 영향

의 불확실성이다. 2024년은 세계적으로 선거가 유난히 많은 해이다. 우리나라를 포

함해 미국, 인도, 대만, 영국, EU 등 7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정치지형을 판가름할 선

거가 예정되어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국제 정세 및 각국의 경제정책이 크게 바뀌고 

세계 공급망과 무역 기조, 나아가 세계 교역량 등에 대한 지경학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2024년 세계 경제는 본격적으로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진입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보다 더디게 하락하는 가운데 세계 실질 GDP는 팬데믹 이전에 예상한 성

장경로를 밑도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긴축정책에 수반되는 생

산 감소를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성장경로로 순조롭게 복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과제와 중장기적인 과제를 구분해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단기

적으로는 물가안정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통화정책8)과 재정정책9) 

조합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과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경제활동참

여 제고 등 공급측 개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기상이변,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공

급망 차질, 주요국 선거 결과 등에 따른 충격이나 대외적 금융 불안 요인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관련된 비상계획을 촘촘히 수립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맺으며

인플레이션 대응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로 

순조롭게 복귀하기 

위한 효율적인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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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계부채의 리스크 현황 및 대응 방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외 관광 회복 동향과 전망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과제



국내 가계부채의 

리스크 현황 및 대응 방안

국내 가계부채는 경제 규모 대비 과도한 총량 수준(Level)과 높은 변동금리대출 비중 등

부채의 질(Quality)적 측면에서 주요국들에 비해 열위에 있다. 

따라서 대출총량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 민간 금융기관 자체의 

장기·고정금리대출상품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노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글.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

현안 진단 3332



국내 가계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등 양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서 급증했다. 그 배후에는 장기간의 통화정책 완화로 인한 저금리와 주택을 비롯해 

자산 가격 상승이 있었다. 2021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배경으로 시작

된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함께 1년여 정도의 조정기를 거쳤지만, 2023년 2분기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2022년말 1,616.9조원에서 2023년

말 1,627.0조원으로 2023년 연간 10.1조원 증가했다. 2022년 8.8조원 감소했다가 다

시 증가세로 전환된 것이지만 2020년과 2021년 중 연간 112.3조원과 107.5조원씩 각

각 증가했던 것에 비하면 본격적인 증가세 전환으로 보기는 어렵다. 경제규모(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21년(105.4%)과 2022년(104.5%)보다 상당폭 낮아져 

작년에는 100.8%를 기록하는 등 2년 연속 하락했다. 향후 추세를 좀 더 지켜볼 필요1)

가 있겠지만 그간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 비율이 글로벌 최고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는 점과 고금리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는 여

전하다고 할 수 있다.

※ �본 고는 저자 신용상(2023.10.24.)의 “다시 증가하는 가계부채, 향후 관리 방향에 대한 제언” 한국금융연구원 브리프 논단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1)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2024년 국내 가계대출이 내수 회복세 둔화 및 주택거래량 감소 등의 영향을 반영해 증가 폭이 크게 
제약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신생아특례대출 및 청년주택드림대출 등 50조원 규모의 공적모기지 공급이 이를 보완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하반기 이후 정책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예상보다 빠른 가계부채 증가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가계부채, 

거시건전성 차원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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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계부채와 관련된 거시건전성 차원의 위험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보아야 한다. 첫 번째는 부채 규모(Size)이고, 두 번째는 증가 속도(Velocity)이며, 세 

번째는 부채의 질(Quality)과 관련된 것이다. 팬데믹 이후 고금리·고물가 시기를 지나

면서 규모와 속도 측면은 어느 정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 규모를 

상회하는 가계빚 수준2)은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증가시켜 소비 여력을 위축

시키고, 나아가 구조적인 내수 둔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더불어 가계부채의 질

적 측면은 더욱 우려된다.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높은 비은행권 가

계대출 비중이 여전히 크고, 금리변동에 취약한 변동금리대출 비중도 70%를 상회하

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측면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대응 방향은 첫째 이러한 가계부채 취약 요인들이 민간소비 등 경제 

전반의 활력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고, 둘째 차주의 상환능력 및 거시건전

성 차원에서도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이 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책 중

에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개선 및 고정금리대출 

비중 확대 등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개선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 최근 정책당국은 

DSR 산정 시 향후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해 변동금리대출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가

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를 도입해 차주의 상환능력범위 내 대

출 원칙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나아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계부채 증

가율을 경제성장률 이내로 관리해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을 하향 안정화하겠

다는 정책의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가계부채 관련 정책 대응에 더해 거시건전성 차원에서 몇 가지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담는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금리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원리금 상환부담을 통해 민간소비 

위축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이에 더해 당분간 

가계부채를 명목 GDP 증가율 이내로 관리하는 정책은 추가적인 내수 둔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2024년 중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전망되고는 있지만 수출 중심의 회

복일 가능성이 높고, 내수 부문의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가계와 내수기

업들의 체감경기는 더욱 냉랭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내수경기 보완 차

원의 재정의 역할이 필요할 수 있다. 물론 소규모 개방경제 하에서 국가신인도 유지 

2) �IMF와 한국은행은 수차례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 정도를 상회하게 되면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증가로 인한 
소비여력 축소가 레버리지 확대를 통한 내수확대 효과를 상회하게 되면서 민간 소비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향후 가계대출 관리 

방향은 대출총량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DSR 제도 내실화를 

통한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에 

중점을 두어야 

거시건전성 차원의 

추가적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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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금융연구원 추정치

차원에서 재정건전성 유지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경기 하강의 충격이 경제 주체

별로 불균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계 상황에 직면한 취약 차주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선별지원을 위한 재정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둘째,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로 정책금융지원 강화 및 정책모기지 공급 확대, 

다주택·임대사업자 대출규제 완화 등의 공급요인과 주택가격 상승(가계부채와 주택

가격 간 상관관계는 0.833)) 기대에 따른 수요요인이 중첩됐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는 이에 대한 정책조정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금융기관 자율

에 맡겨진 차주 생애주기(또는 연령)별 기대소득 흐름에 기초한 대출 만기구조 설정 

방식을 정책당국의 규제체계 내로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DSR 제도의 본래 취지인 ‘상환능력범위 내 대출’ 원칙의 정착을 위해 DSR 

산정의 예외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차주별 DSR 산

정에 있어 예외 항목(1억원 이하 대출차주의 대출, 중도금대출, 전세대출, 정책모기지 

등)으로 빠져있는 대출 비중이 전체 가계대출의 약 70% 정도에 달할 정도로 과도하

게 높은 수준인 데다, DSR 적용의 회피 및 우회경로로 활용되는 등 풍선효과의 유발 

수단으로도 작동하고 있어 DSR 제도의 본래 의미인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관행 정

착’의 본래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따라서 DSR 산정의 예외 대출항목 범위를 축소

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전세보증금대출 및 보증금을 DSR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임차인 DSR 산정에는 전세대출의 상환이자만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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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고 실질적 차주인 집주인(임대인) DSR 산정에는 적정한 만기 설정을 통해 대출

원금을 포함(현재는 임차보증금을 집주인의 주담대 LTV 산정에만 반영)시키는 방안

을 고려4)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 시 집주인이 전세대출 차입 임차인을 배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대출이 아닌 보증금 자체를 반영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차주가 본인의 대출에 대한 정확한 위험인식을 반영

할 수 있도록 DSR 상환원리금 산정에 적용되는 대출상품별 만기구조와 대출금리도 

보수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현행 DSR 산정 방식에는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

동 위험이 반영되지 않는 등 대출상품별 리스크 적용이 차별화되지 않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DSR 상환원리금 산정 시 변동금리대출에 대해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Stress 

DSR 제도의 도입은 금융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비용을 금융거래 주체에게 직접 부과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금리변동으로 인한 차주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리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장기 고정금리 대출 공급이 가

능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 만기와 대출 만기의 매칭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국내 

민간은행이 발행하는 최장기 자금조달 수단이 5년 만기 은행채뿐이어서 정책모기지

를 제외한 민간 공급의 고정금리대출은 대부분 5년 고정금리 적용 이후 변동금리로 

4) �전세보증금대출의 차주가 임차인이라는 측면에서 임차인 DSR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나, 대출의 80% 
이상이 공적 또는 민간의 보증을 끼고 있어 보증 이외의 차액 부분에 대해서만 차주의 DSR 산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전세보증금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사적 계약에 의한 임대인 부채가 분명하므로 DSR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현재 임대인의 LTV 산정에는 반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규제 일관성 차원에서 임대인의 LTV와 DSR 
산정에 동시에 적용함이 타당해 보인다.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통한 민간 

금융기관 자체의 

장기·고정금리대출 

확대 등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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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되는 혼합형(5년+α)대출이다. 20년 또는 30년 이상의 순수고정금리 주택담보

대출의 공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민간 금융기관들이 커버드본드(Covered Bond)와 

같은 다양한 만기의 장기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커버드본드

는 ‘우선변제권’, ‘이중상환청구권’, ‘자산의 부내 유지’ 등의 특성으로 인해 주택저당

증권(MBS)에 비해 신용리스크가 낮고, 저금리 발행이 가능하며, 담보자산의 교체·추

가가 가능해 장기간 담보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다양한 이점들이 있다. 이러한 이점

을 활용해 민간 금융기관이 낮은 금리로 장기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되면 순수고정금

리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변동으로 인한 차주의 위험을 크게 낮출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당국은 대내외 여건상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포

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가 필요해 보인다. 이를 통해 당분간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 및 위험자산 매입이 수익성 차원에서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는 마켓 워

닝(Market Warning)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가계 차주들도 과도한 부

채 동원을 통한 투자의 위험에 대해 정확한 인식 공유가 필요하다. 더불어 서민·실수

요자들과 취약차주들이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대출시장 접근이 크게 제한되지 않도

록 별도의 유연한 대출규제 적용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서민·실수요자 및 

취약차주들을 위한 

별도의 대출공급채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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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외 관광 회복 동향과 전망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의 관광산업은 큰 변화를 맞이했다. 

관광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전망을 비롯해 우리나라 관광 회복을 위한 다방면의 대응체계, 

여행 트렌드의 변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본다.

글. 김윤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현안 진단 3938



우리나라 관광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성장세에 있다. 관광산업을 대표하는 지

표인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2년 1,000만명을 돌파하고, 2019년 1,750만명을 

웃돌면서 관광산업은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그러나 

2019년 12월 발생한 코로나19는 장장 3년에 걸쳐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관광산

업 성장을 퇴보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메르스, 조

류독감 등 전염병 발생 시 보였던 관광시장 동향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했다. 예를 들

어, 2015년 메르스 여파로 관광객이 약 6.8% 감소했으나, 이듬해 약 30%를 웃도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듯이 전염병에 따른 관광 수요는 일시적 감소 이후에 곧바로 반

등한다는 게 경험적 인식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관광산업에 ‘역대급’ 충격을 가

져다주었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2021년 97만명을 기록해 1988년 수준으로 급감

했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0만명 아래로 집계된 것은 한국 관광통계 작성 이

래 최악의 상황을 의미한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국민 해외여행객, 관광

수입, 관광사업체 매출액 등에서도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인 현재 

모든 관광통계는 2019년의 수치가 도달해야 할 목표와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모든 수치는 아직 2019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세계관광기구(UNWTO)가 발표한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관광 영향 보고서1)에 따르

면, 관광 수입은 2022년 기준 1조 3,000억 달러로 추정되고 3년간(2020~2022년) 총

손실액은 약 2조 6,000억 달러로 2019년 관광 수입의 1.5배에 달한다. 2022년 관광산

업 직접 GDP2) 기여율을 적용한 세계 GDP에 대한 관광 기여는 2조 5,000억 달러이

며 2019년 대비 24% 감소한 수준이다. 세계 관광객 수는 2019년 14억 6,400만명에

1) �UNWTO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어진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국제관광의 영향을 분석한 「국제관광 하이라이트 
(International Tourism Highlights, 2020-2022)」 보고서를 2023년 9월에 발표했다.

2) TDGDP: Tourism Direct Gross Domestic Product

관광산업에 	

역대급 충격을 

가져다준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과 

국내외 관광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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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제관광객 수 2019년 동기 대비 

2023년 증감률

2019 2020 2021 2022 1~9월

세계 1,464.0 407.0 458.0 965.0 -13.1

유럽 742.1 239.7 301.1 595.8 -5.9

아시아·태평양 360.1 59.1 24.6 95.4 -37.6

-동북아시아 170.3 20.3 10.9 19.2 -49.5

-동남아시아 138.6 25.5 3.0 41.7 -31.3

-오세아니아 17.5 3.6 0.8 6.8 -27.8

-남아시아 33.8 9.8 10.0 27.7 -5.3

미주 219.3 69.6 81.9 156.5 -11.6

아프리카 69.1 18.7 19.6 48.4 -8.0

중동 73.0 19.8 30.9 69.4 19.7

주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3.12.), 「국제관광동향」 2023년 제10호에서 재인용
자료  UNWTO (2023.11.), UNWTO World Tourism Barometer. Volume 21 Issue 4.

국제관광객 동향 (단위: 백만명, %) 표 1

서, 2020년 4억 700만명, 2021년 4억 5,800만명으로 급감했다가 2022년 9억 6,500만

명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2019년 대비 66%의 수준이다. 2023년 들어 세

계 관광객 수는 회복세가 완연하다. 2023년 1~3분기 세계 관광객 수는 약 9억 7,500

만명으로 추정돼 2019년 동기 대비 약 87%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관광동향도 국제 관광동향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2005년 602만명에서 2019년 1,750만명까지 증가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1년 97

만명으로 급감했다가 2022년 320만명, 2023년 11월까지 누적 관광객 999만 5,000명

을 기록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2023년 누적 관광객 천만명 회복은 기정사실로 여

기고 있다. 2019년과 비교하면 11월까지 동기 대비 약 63.3% 수준까지 회복했고, 월

별 증감률은 2023년 1~2월에 2019년 대비 40% 수준을 보이다가, 9월 이후부터는 

80%를 웃도는 수준으로 회복했다.

코로나19는 국민 해외여행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2005년 1,000만명을 돌파하고, 

2019년에는 2,871만명까지 증가해 총인구 대비 55.5% 수준으로 급증했다가 2021년 

122만명까지 급감했다. 이후 2022년 655만명, 2023년 11월 누적치는 2,030만명으로 

2019년 대비 77% 수준으로 회복했다. 월별 증감률을 보면 2023년 1~3월에는 2019

년 동기 대비 65% 수준을 유지했으나, 9월 이후에는 2019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9월 이후 방한 외국인 관광객과 국민 해외여행

객이 공통으로 회복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4140현안 진단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외 관광 회복 동향과 전망



구분
방한 외국인 관광객 국민 해외여행객

2021 2022 2023 ’23/ ’19 2021 2022 2023 ’23/ ’19

1월 58 82 434 -60.7 86 147 1,782 -38.8

2월 66 100 479 -60.1 68 113 1,725 -34.1

3월 75 97 801 -47.9 74 146 1,472 -36.9

4월 70 128 889 -45.6 71 215 1,497 -33.4

5월 74 176 867 -41.6 75 316 1,683 -29.9

6월 77 228 961 -34.9 79 413 1,772 -29.0

7월 83 264 1,032 -28.7 102 674 2,154 -18.5

8월 97 311 1,089 -31.3 138 702 2,093 -13.8

9월 90 338 1,098 -24.8 117 620 2,017 -1.6

10월 92 476 1,230 -25.7 124 773 2,043 -5.2

11월 94 460 1,115 -23.4 148 1,041 2,062 -1.3

12월 90 539 - - 139 1,393 - -

누계 967 3,198 9,995 -37.7 1,223 6,554 20,300 -23.0

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출입국통계

방한 외국인 관광객 및 국민 해외여행객 동향 (단위: 천명, %)표 2

팬데믹 이전 수준의 관광 회복시점에 대한 전문가조사 결과(2023.9.),3) 전문가의 

58%가 2024년 이후에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부적으로

는 2024년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37%이고, 2025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응답한 전문

가도 21%나 차지하고 있다. 동북아시아는 전염병 확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 전망 

3) UNWTO(2023.9.), World Tourism Bar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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